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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

담당 이은미 장 

논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착수 서둘러야

총 쪽

1. 여야 3당 원내수석부 표가 어제(11/14) ‘박근혜·최순실 게이트’ 진상 

규명을 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.  검찰에 한 신뢰가 땅

에 떨어진 지 , 특검 합의는 필요하나 국민의 기 에는 못 미친다. 수사

상 등에 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부분에 해서는 국회가 논란을 

차단할 필요가 있다. 지 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과 ‘꼬리자르기’가 이

지고 있다.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,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부

터 통령의 특검임명까지 13일 이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최 한 

단축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2. 박 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발표된 수사 상에 명시되지 않아 

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. 합의문 제15호에서 ‘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

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련 사건’을 수사 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

특별검사의 재량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재 이번 게이트

의 몸통은 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, 

검찰도 통령을 수사 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박근혜 통령이 특검의 

수사 상임은 명백하다.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국회는 통령의 범

죄 의가 수사 상임을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. ‘세월호 7시간 

의혹’ 역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당연히 수사 상이어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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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검찰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. 최순실 

등 핵심 피의자들을 뒤늦게 소환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고, 재

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한 국민  신뢰는 바

닥이다. 2014년 ‘정윤회 문건'에 이미 최순실 씨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

다.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 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

의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 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켰으며, 최순실 등 

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. 특별검사는 검찰의 ‘ 주기 수사’와 

‘수사정보 유출’ 등 직무유기에 해서도 수사해 권력해 기생해 권력

을 린 정치검사들을 발본색원하고 작 의 실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

이다. 끝. 


